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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현재 추

진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안전성 개선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

가의 원자력 안전성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현안을 식별하였다. 원자력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요인으로서 전력시장의 규제완화 및 전력산업의

경쟁강화, 민영화, 구조조정 등이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또는 시행중인 각

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규제프로그램은 향후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개발에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b stract

N u clear safety en h ancem ent p rogram of m ajor five cou n tr ies, th e US, Can ad a, th e

UK, Fran ce, an d Jap an w ere investigated . Recen t m ajor issu es of these cou ntries

w ere id entified w ith resp ect to th e p rogram . Factors an d circu m stan ces, w hich

m ay h ave an im p act to nu clear safety , su ch as deregu lation in electr icity m arket,

in creasin g com p etition , p riv atization , an d restru ctu rin g in electr ic p ow er in du stry

w ere observed as m ajor issu es. The related safety im p rovem ent regu latory

p rogram of the cou ntries cou ld be taken into con sid eration in d evelop in g nu clear

safety p olicy in Korea .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원자력시설의 가동연수 증가와 새로운 시설의 건설 등에

따라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원자력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정부

의 안전규제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원자력안전규제

의 행정체계와 인허가절차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개선과 함

께 환경변화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



하다.

원자력 주요 이용국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각국이 시행하는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은 고유의 정

치·사회·산업 등 여러 분야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상이점

이 있으나 원자력이라는 동일한 규제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는 우

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발전소 보유에

있어서 세계 6위권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력 국가의 원자력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안전성 향상 프

로그램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주 요국의 안전성 향상 프 로그램

가 . 미국

미국은 67개 부지에 104기의 가동중 원전을 보유한 최대의 원전 보유국가이다.

미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 RC)는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규제프

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자로규제

감독프로그램(reactor oversight process)의 개발과 적용, 원자력산업 구조조정 및 통

합에 따른 안전성 평가, 원전 허가갱신과 관련한 규제기반 강화, 시설 노후화 메카

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신규 원자력 시설 인허가 대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약 40년간의 운전경험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토대로 N RC는 리스크 정보

를 보다 활용함과 동시에 성능에 근거하는 규제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종전의 규정적

(prescrip tive)이고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규제방법을 대체하고자 하고 있다. 원

전의 높은 수준의 안전 성능 유지를 조장하기 위하여 N RC는 정량적인 리스크 분

석으로부터 도출된 리스크 통찰을 결합하여 원자로규제감독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또한 높은 리스크 중요도를 갖는 원전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요건에 초점을 두도

록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현행규제 및 절차의 리스크 정보 활용 정책방향은

N RC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여진다. N RC는 원전에 대한 종전의 사업자성능평가

(SALP)를 폐지한 바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상당수 관계자들로부터 주관적이며 예

측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 개정된 원자로규제감독프

로그램(ROP)은 안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초점을 두고, 리스크 정보를 활용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이해가 용이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제감독프로그램의 특징은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규



제체제,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규제검사, 검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도결정과

정, 성능지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과정, 원전성능에 근거한 N RC의 보다

명확한 조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N RC는 원전의 잠재적 성능현안을 평가하

기 위한 별개 보조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조프로그램에는 사고전개전조프

로그램, 일반현안해결프로그램, 진술 및 청원 해결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주 단위와 기업합병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전력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완화

로 발생된 원자력발전회사 구조조정이 하나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N RC는 최

근 원자력산업합병에 대한 예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N RC의 전략적 공중보건 및

안전 목표에 지속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책, 절차, 지침 혹은 조직체계

의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평가의 1차 목적은 향후 고려하여야 할 잠재적

영향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도출현안 중에서 안전성에 중요한 것으로 전력망 신뢰

성,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 비용절감조치의 잠재

적 영향 및 원자력에 치중한 대규모 회사의 잠재적인 이득이 제기되었다. N RC는

소외전력을 원전에 공급하는데 있어 전력망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함께 공

동으로 노력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는 현행 규제요건의 이행비용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N RC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과도한 규제부담

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예가 리스크 정보를 보다 활용하는 방향

으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내 전력수요의 증가와 과거 수십년에 걸친 원전성능 개선에 따라 많은 원전

운영자가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갱신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N RC는 이에 부응

하여 허가갱신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N RC는 허가갱신 심사 소요기간을

공청회 개최 여부에 따라 최대 30개월에서 25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N RC는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관점에서 허가갱신 절차 및 조치에 관한 지침

문서에 대한 심층검토를 완료하였다. 2003년 9월 현재 Peach Bottom Unit 1&2 등

16기의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갱신이 이루어졌으며, 14기의 원전에 대한 허가심사가

수행되고 있다. 2003년 말까지 전체 104기 가동원전 중 44기에 대한 운영허가갱신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N RC는 핵심 원자로부품, 안전계통 및 구조물이 원자로수명에 이르기까지 신뢰

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 노후

화 메카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연구결과는 최초 운영허가기

간 중에 경년열화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고 허가갱신의 안전성 여부의 결정에 활

용되고 있다.

N RC는 새로운 원자로의 향후 인허가에 대비하여 왔으며 일찍이 GE사의 신형

BWR와 현 BNFL 자회사로 되어 있는 ABB-CE사의 System 80+ 및 W/ H사의

AP600에 대한 표준설계인증 규정을 발급한 바 있다. 이에 추가하여 N RC는 2001년

원자로규제실(N RR)내에 신규원전인허가사업실(N RLPO)을 새로 설치하여 미래 원자

로 및 부지허가 신청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N RLPO는 인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규



정개정, AP 1000 사전심사, 그 외의 새로운 원자로설계, 조기부지허가 및 통합허가

의 심사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N RC는 또한 직원의 기술능력, 심·검사능력을

평가하여 조기부지허가신청, 통합운영허가신청 및 새로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

다. 이외에도 N RC는 2003년 7월말 기준 96기 원전의 출력증강(p ow er uprates) 요

청에 대한 허가변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12,364 Mwt(1000 MWe 원전 3.7

기에 해당)의 출력이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 캐나다

캐나다는 CANDU 원전 운영국으로 14기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으며 8기가 정

지상태에 있는데 2003년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Bruce 원전 4기의 정지

상태를 해제하고 상업운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캐나다는 1946년 제정된 원자

력규제법을 대체하는 원자력안전규제법을 2000년 5월에 제정하였다. 새로운 법령에

서는 이전의 법률보다 규제기관의 권한 및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

히, 안전규제기관인 수상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환경영역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운전·해체·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

여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내 전력산업 민영화 등의 환경변화는 인적자원,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의 자원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민영화에 따른 기업승계는 노후기

기 및 인력의 대체 등과 연구수행 능력 및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한 대응능력의

유지에 있어서 문제를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CNSC는 원자력산업에 대해 최근 5년

간 관련 기금이 삭감되어온 연구개발 상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CANDU 소유자그룹(COG)은 현안을 평가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NSC

는 원자력발전회사에 대해 설계근거 정보와 설계현황을 보유토록 하고, 각 원자로

의 설계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조직을 확충하도록 요구하였다.

CNSC는 원전안전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성능, 성능보증, 설계적합성, 기

기적합성, 비상대응, 환경성능, 방사선방호, 보안, 핵물질보장 등 9개 분야 20개 항

목의 안전성능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안전지표는 안전에 중요한 운전경향을 추적하

고 각 발전소의 성능을 비교·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안전성능지표는 허가갱신

과정, 년도별 원전성능 평가 및 년도별 산업계의 성능보고서에 활용되고 있다. 성능

지표 보고의무는 규제문서(R-99)의 요건으로서 모든 원전의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

다.

캐나다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설계수명에 도래하는 원전을 보유

하고 있으며, 원전운영자는 환경변화에 따라 그 수명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Ontario 전력사 및 N ew-Brunswick 전력사는 성능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N ew -Brunswick 전력사와 Hydro-Quebec 사는 Point-Lepreau 및 Gentry-2 원전의

개선을 평가하였다. 구형의 원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적용, 설비개선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및 기존시설의 재기동이 캐나다 원자력산업계의 주요 현안이다. 캐나



다 원자력산업계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원전운영자는 향

후 운전의 타당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IAEA 기준 준수를 권유받고 있

다.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규제기관 및 산업계의 주요 현안에는 전문인력 감소, 안

전여유도(노후기기, 출력증강, 연소도 증가) 감소, 설비 노후화 및 신뢰도(관련기금

감소, 보수계획의 축소) 등이 있으며, 규제기관 자체적으로는 기술능력의 유지, 새로

운 필수 능력개발, 규제 효율성의 자체평가, 규제부담 감소, 법규 및 규정적 요건의

타당성 검토 등이 있다.

다 . 영국

세계 최초의 원전을 가동한 영국은 현재 12개 부지에 33기의 상용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 보건안전집행부(HSE)으로 원자력시설

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에 원자력검사조직(N II)이 모든 원자력시

설의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전의 상업운전 개시 전 안전성 확

보 및 운전 안전성 유지 요건에 추가하여 인가제도로서 원전운영자에게 원전의 안

전성을 주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평가 및 재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전운영

자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는 이 요건에 만족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은 PSR에 대한

확인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PSR 프로그램은 원전 안전성 향상에 필

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개선사항의 일부는 모든 개스냉각로

프로그램에 적용된 바 있다. PSR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간 운전 안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운전의 안전성은 지속적인 가동중 검사 및

정기보수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장된다.

영국 원자력산업계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계약직 인력의 사용은 비교적 보편화

되어 있으나 최근에 와서 정규직원을 감축하고 계약직 인력을 늘려가고 있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은 원전사업자가 계약직 인

력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특별히 유의하

고 있다. 또한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직 인력의 작업기준 수립, 성과 감시, 기준

위배 판정 및 잘못된 작업결과의 영향 평가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를 허가조건(LC26, 운영관리 및 감독)으로 부과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나름대로 계

약직 인력에게 핵심기술이 제공되는 경우에 계약직 인력에 대한 계속적인 고용 보

장을 강구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신형개스냉각로(AGR) 및 가압경수로(PWR) 원전

의 민영화(1996년) 이후 원전운영자의 내부조직 및 인력변화에 대한 규제를 원전운

영자의 동의 하에 실시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근거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전운영자의 조직 및 인력 변

화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시를 위하여 1999년 7월 LC36(조직변경 관리)을 신설하

였으며, 2000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여 원자력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

의 주요 조직 및 인력의 변경계획 시행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새로운 통합 검사·집행전략(Integrated Enforcement Strategy)을 개



발하고 있는데 이의 첫 단계로 신 검사체제를 `02. 4월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

검사체제에서는 35개 LC(규제권한에 관한 LC 1 제외)와 기타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계통별 검사결과 등을 6등급으로 평가하여 차기 검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검사의 종합결과가 우수할 경우 차기 검사일정을 늦추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추가 검사를 위해 검사일정을 앞당기는 등 차등규제를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라 . 프랑스

프랑스는 19개 부지에 59기의 가동 원전을 보유한 국가로 전력의 상당부분을 원

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안전규제 기술지원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2001년 5월 관련 법률 제

정을 통해서 원자력청(CEA)산하의 원자력안전연구소(IPSN)와 방사선방호국(OPRI)

를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총국(DGSN R)을 기

술·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일기관으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기관(IRSN)을 설

립하였다.

가동중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방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1차계통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1999년)으로 보수요원에 대한 방사선방호에 관한 특별요건

을 포함하였으며, 년중 시행되는 다양한 규제검사(약 650건/ 년)에서도 방사선방호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의 검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원자력시

설의 방출 및 취수허가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2000년에는 5기 원자로에 대

한 방출 및 취수허가 개정 혹은 갱신이 이루어 졌다.

프랑스 규제기관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에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다. 규

제기관 인터넷사이트를 2000년에 개통하고, 규제결정사항과 원전운영자에 대한 고

지사항을 포함한 원문형태의 열람 문건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프랑스 법규에 채용되어 있는 안전성 재평가 접근방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기준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고, 운전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발굴된 중요한 안전성 개

선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900 MWe 급 원전에 대한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

선이 완결 과정에 있으며, 1300 MWe 급 원전에 대한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선

이 착수되었다. 제3차 10년 주기 보수 이후의 계속운전 결정을 위해 제3차 10년 주

기 보수에 대한 특별히 철저한 준비과정에서 원전 노후화 현안이 원전의 안전성향

상을 위해 우선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력시장 자유화와 관련하여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그 운영목표로서 안전성

향상과 비용절감(2002년까지 20% 삭감)을 설정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성

및 방사선방호가 생산성 향상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

다. 전력시장 자유화가 원전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대비 규제

기관의 분명하고 강건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현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요건과 규제관행을 공식화하기 위한 규제문서의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규제

기관은 사람 및 조직이 원자력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려 왔으며, 특히 안전문화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그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198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프랑스정부 요청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OSART 검사와 함께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요청에 의한 세계원전운영자협의회(WANO)의 Peer Review를 받

아 왔다.

마 . 일본

일본은 현재 16개 부지에 54기의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1월 일본 중

앙정부의 대폭적인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경제산업성 산하 특별조직으로서 안

전규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N ISA)을 신설하였다. 또한 JCO사의 우라늄연

료가공공장의 임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NSC)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을 보강하였으며, NSC의 사무국을 2000년 4월 총리실로 이관하였다. NSC의 규제심

사는 원자로설치허가의 발급 이후에 각 단계에서 N ISA 규제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주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였다. N ISA는 규제의 규제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

성 제고 방안으로서 원자로 규제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안규정 준수를 감시하기 위

한 현장주재 원자력검사원을 두도록 하는 원자력검사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교육절차를 개선하였으며, 고용인에 의한 신고체계 및 핵연료가공공

장에 대한 정기검사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국가원자력비상대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원자력재해비상대비에 관한 특별법을 1999년 12월 제정하였다.

최근 동경전력의 부실보고 및 시험부정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안전기반기구 를

2003년 10월을 설립목표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 기구는 NUPEC,

JAPEIC, NUSTEC에 위탁된 업무를 통합하여 독립 행정법인화 하는 것으로 N ISA를

지원하여 규제검사의 실효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예상 수행업무는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용접안전관리심사 및 용접검사, 사업자

의 자주검사 체제의 심사, 안전성 해석 및 평가, 원자력 방재지원, 원자력 안전성

관련 조사, 시험, 연구, 훈련 등이다.

N ISA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수준 향상을 위해 원전운영자에게 매 10년마다 주기

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원전운영자는 2002년 2월까지 모든 상용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조치를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N ISA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원전시설 노후화

관리 조치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개선, 정기검사의 강화, 관련 기술기준 개발 및

기술개발 권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NSC는 장기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연구를 지속적으로 장려하

고, N ISA는 신뢰도검증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에는 핵연료안전(고연소 핵연료

및 혼합산화연료), 노후화, 중대사고,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및 인적 요인을 포함

하여 해체에 관한 연구와 원자력비상대응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3. 관 찰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원자력 선진국은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안전성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공통적인 현안

으로서는 전력시장의 규제완화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민영화 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자력안전성 위협 요인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 구조조정 및 통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리스크정보 활용 및 성능기반 규제

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기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업승계와 원자력발전회사의 연

구기금의 삭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원자력발전회사의 설계조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하청업자의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LC26, 운영관리

및 감독)과 민영화와 관련한 허가조건(LC36, 조직변경 관리)을 새로이 제정하였으

며, 프랑스의 경우 보다 명확한 규제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종전의 규제관행을 공식

화하는 규제문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주요 원자력안전성 향상 프로그램들로서 미국 N RC는 리스크 정보의 활

용과 성능에 근거하는 규제접근방법을 활용한 원자로규제감독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 사고전

개전조프로그램, 일반현안해결프로그램, 진술(고발) 및 청원 해결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시행 중에 있다. 캐나다 CNSC는 원전안전성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9개 분야

20개 항목의 안전성능지표를 개발하여 가동중인 14기 원전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그 평가결과를 보고서 발간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규제조직

체계의 개편을 통해 규제와 규제기술 전문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방

사선방호 요건의 제정을 통해 가동중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방호 규제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JCO사의 우라늄연료가공공장의 임계사고, 동경전

력의 부실보고 및 시험부정 사건 등 일련의 중요 사건들을 계기로 원자력안전 규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전문규제지원조직으로서 원자력안전기반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대략 10년 주기의 가동원

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국

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지침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또

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주요한 국제 공통의 안전현안으로 제기되어 있으며, 미

국 및 일본의 경우에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 연장운전에 따른 사전 안전성

확인과정을 거쳐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라에서도 연장운전에 대

비한 설비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찰에서 각국의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살펴보았다. 이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은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필

요로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익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정밀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에 참조·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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